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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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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정당화는 불공정한 사회 체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역설적인 지지를 설명하는 유용한 사회심리학적 

개념이다. 본 연구는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된 척도를 기반으로, 경제 체제의 절차적 측면에 대한 정당화

(시장 체제 정당화)와 결과적 측면(경제적 체제 정당화)에 대한 정당화를 측정할 수 있는 두 척도의 한국

판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 (n = 788)과 연구 2 (n = 734)에서는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각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연구 3 (n = 400)에서는 체제 정당화 척도 간의, 그리고 이

론적 유관 개념(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보수주의)과의 연관성을 살핌으로써 타당도를 분석하였

다. 그 과정에서 낮은 타당도를 보인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들을 척도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

된 요인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측정 불변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

로 본 연구는 두 요인의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단일 요인의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인의 경

제관 및 체제 정당화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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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을 만큼 한국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축적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고도성장에 감춰졌던 

경제 체제의 문제들이 오늘날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자원의 배분을 맡은 시장

은 재화와 부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시장 기

제의 한계는 오늘날 수도권의 주거 문제에서 극

명하게 드러난다. 인구 과밀화와 투기적 가수요

가 맞물리면서, 최근 서울의 주택 가격은 평범

한 노동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을 

모아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고(이인혁, 2024), 수

도권 무주택자의 평균적인 소득 대비 임대료 비

율(20.2%)은 정부 기관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넘어섰다(국가데이터처, 2025). 

이러한 상황에서 집이 절실한 청년층은 점차 불

안정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박강산, 

2024; 이은정 등, 2024; 이하진, 전태영, 2025).

경제 체제의 결과 차원의 폐해 역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 모

두에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악화하였

다. 한 언론사에서 우리나라의 33개 불평등 지

표의 최근 20년의 추이를 검토한 결과, 긍정적 

추세를 보인 지표보다 부정적 추세를 보인 지표

가 더 많았으며, 개선을 보인 지표마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황경상 등, 2025). 

이러한 현실 속에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인

식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황선재, 2023).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수저 계급론의 유행은 고착화된 경제적 불평등

에 대한 인식을 방증한다(김수지, 2016). 문제는 

불평등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녕감 또한 저해

한다는 것이다(김영주, 나진경, 2018). 선행 연구

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을 적게 

느끼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지 못하는 경

향을 보인다(남현동 등, 2024; 이용주, 장두석, 

2025).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은 높은 주거비와 

더불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2024; 정

기용 등, 2022). 개인과 사회 수준에서, 한국의 

경제 체제가 자신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

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 체제의 결함과 이로 인한 심

리 사회적 악영향이 명백함에도 대다수의 한

국인은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한 조사

(Zitelmann, 2023)에 따르면 한국인은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진술문보다 긍정적 진술문

에 더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조사 대

상 34개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른 조사(임성호, 2024)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체

제가 우리나라의 전반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미래 번영에 좋은 시스템이라고 인식

한다. 이에 반해 두 진술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은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 나아가 한국인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점차 냉소적

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김지범, 

2025)에 따르면 재분배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

은 2009년 74.9%에서 2021년 53.6%로 20% 넘게 

감소하였다. 정부의 실업자 생활 지원에 동의하

는 비율이나(81.2% → 40.5%) 저소득층 지원 유

지에 동의하는 비율(78.3% → 31.3%) 역시 같은 

기간 절반 넘게 감소하였다.

경제 체제의 명백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오히려 지지하고 옹호하는 역

설적인 현상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체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Jost, 2020; Jost & Banaji, 1994)에 따르면 

이는 현재 사회적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심

리적 과정, 체제 정당화의 결과이다(Jost et al., 

2004; Napier et al., 2006). 체제 정당화 이론은 

인간에게 현재의 사회경제적 체제가 공정하고, 

정당하며, 안정적이라고 지각하려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동기는 개인 

자신이나 내집단을 옹호하려는 동기와 구분되기

에, 사람들은 설령 자신이나 내집단이 체제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체제를 지지하

려 할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고정관념(Kay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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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7)이나 사상적 신념 체계(예, 능력주의, 

McCoy & Major, 2007)를 구축하거나, 체제에 도

전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폄하하는 

등의 방식(Kay et al., 2009; Yeung et al., 2013)으

로 기존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체제 정당

화는 일종의 진통제처럼 작동하여 체제의 피해

자들이 자신의 처지에 단기간이나마 만족할 수 

있게 만든다(Jost & Hunyady, 2003; Napier et al., 

2020). 

다만, 체제 정당화 이론이 체제 정당화를 설

명하는 유일한 이론적 관점은 아니다. 학계 일

각에서는 체제 정당화가 기저의 독립적인 동기

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사회 정체성 이론의 연

장선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

속되고 있다(Jost et al., 2019; Jost et al., 2023; 

Owuamalam et al., 2019; Rubin et al., 2023). 그러

나 체제 정당화가 발생하는 심리적 근원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아니다. 본 연

구는 사회 구성원들의 지닌 다양한 양상의 체

제 정당화를 타당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다.

체제 정당화 이론의 연구들은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당화(일반적 체제 정당화, Kay & 

Jost, 2003)를 넘어 특정 사회 구조에 한정되는 

형태의 정당화에 대해서도 주목했다(예, 성별에 

다른 위계, Jost & Kay, 2005; 정치 체제, Jost et 

al., 2010; Rutto et al., 2014). 특히 경제 체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체제 정당화가 제안되

었다. 하나는 시장 체제 정당화(market system 

justification)로, 시장 경제 원리가 단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하며, 정의롭다고 

여기려는 심리적 기제이다(Jost, Blount, et al., 

2003). 시장 체제 정당화는 전형적으로 시장 원

리에 부합하는 경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당하다

는 믿음, 그리고 시장 원리에 따른 결정이나 결

과가 역시 공정하다고 여기는 경향으로 나타난

다. 시장 원리는 오늘날 재화와 자원을 나누는 

경제의 핵심 규칙이므로, 시장 체제 정당화는 

경제 체제의 절차적 측면에 대한 정당화 기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Blount, 2000). 이에 대응하는 

경제적 체제 정당화(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Jost & Thompson, 2000)는 부와 자원이 집단 간

에 불평등하게 분배된 상황 자체에 대한 정당화 

기제로, 경제 체제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정당

화 기제에 가깝다. 경제적 체제 정당화는 흔히 

경제 체제 하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성공할 기회

를 얻기에 불평등은 개인이 받아 마땅한 결과라

는 신념에 투영된다(Goudarzi et al., 2020; Jost & 

Thompson, 2000). 경제적 불평등은 오늘날 자본

주의 경제 체제가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회문제

이기에, 후속 연구들은 경제적 체제 정당화를 

경제 체제 전반에 대한 정당화의 지표로 해석하

기도 하였다(예, Feygina et al., 2009; Goudarzi et 

al., 2020; Hoffarth et al., 2019; Valtonen et al., 

2026).

선행 연구들은 경제 체제에 관한 두 가지 형

태의 정당화가 각각 미시적 경제 행동 및 사회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반응과 깊게 연관됨을 확인

해 왔다. 먼저, 시장 체제 정당화는 개별 시장 

참여자의 태도와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변수로 

주로 다뤄졌다. 예를 들어, 시장 체제 정당화가 

강한 소비자는 서비스 접점 직원에 대한 기업의 

통제적 정책에 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Dao et al., 2025), 기업의 추문이나 비윤리성에 

대해 덜 심각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Jasinenko et al., 2020; Jost, Blount, et al., 2003). 

시장 체제 정당화는 비단 소비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자의 사업 전략 선택과도 

관련된다(예, 사회적 책임 활동; Hafenbradl & 

Waeger, 2016). 이처럼 시장 체제 정당화가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사상적 변수

라고 확인됨에 따라, 일부 연구는 이를 소비 영

역에서의 정치적 지향에 따른 행동 차이를 설명

하는 주요 기제로 채택하기도 하였다(Davidson, 

2025; Jasinenko et al., 2020; Lenk et al., 2025).

반면, 경제적 체제 정당화는 사회 경제 정

치적 문제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예측하는 변수

로 다뤄졌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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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가 강한 사람일수록 경제적 불평등을 완

화하려는 정책적 시도에 반대하고(Goudarzi et al., 

2020; Rodriguez-Bailon et al., 2017), COVID-19 위

기에서도 개방형 경제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Jain et al., 2023). 또한 이들은 기후 변화

(Feygina et al., 2009), 동물 복지(Hoffarth et al., 

2019), 페미니즘 및 흑인 인권 운동(Jost, 2020)

과 같은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으

며, 보수 정당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

(Azevedo et al., 2017). 비교적 최근의 연구는 경

제적 체제 정당화가 경제적으로 소외된 집단(예,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Valtonen et al., 2026).

사회정치적 태도에서부터 일상의 소비 행동

에 이르기까지, 경제 체제에 대한 두 가지 형태

의 정당화는 넓은 범위의 개인행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변수이다. 그러나 그 이론적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제 정당화 연구에서 한국

인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 기제는 매우 드

물게 다뤄졌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일반적 수

준에서 체제 정당화의 기제나 그 결과를 확인하

는 데 초점을 두었다(강민재, 최훈석, 2025; 김현

정, 박상희, 2015; 안혜정, 2019; 안혜정 등, 2017; 

오하석, 한성민, 2022). 소수의 연구가 특수한 형

태의 체제 정당화에 주목했지만, 이들은 주로 

학벌주의와 같이 한국 사회의 독특한 사회 제도

에 관심을 두었다(송찬기, 2023; 안혜정, 2019). 

체제 정당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를 설명한 연구에서도 경제 체

제에 대한 정당화를 체제 정당화 사상적 신념

(능력주의)을 통해 간접적으로 포착하는 데 그쳤

다(김태심, 2020).

한국인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다룬 

연구가 미진한 이유 중 하나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가 제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 체제 정당화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를 측정

하는 대표적인 측정 도구로는 서구에서 개발된 

Jost, Blount 등(2003)의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Jost & Thompson (2000)의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를 들 수 있는데, 해당 두 척도가 한국인에

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심리측정학적으로 검증

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수의 국내 연구

가 두 척도를 활용한 바 있지만, 이들은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속성을 제한적으로만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이한준과 박종철(2008)은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 중 한국 맥락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여섯 문항을 임의로 선별하여 측정에 사용하였

는데, 그 과정에서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로 일

부 문항을 추가로 제거해야 했다. 한편, 서한별

과 손준종(2022)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전

체를 번역한 뒤 사용하였으나, 요인 구조에 대

한 탐색 과정을 생략한 채 주성분 분석을 통해 

단일 차원성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상의 

접근은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에는 제한적이

며, 해당 척도가 한국인의 체제 정당화를 적절

히 측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후속 연구에도 안

정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

계를 지닌다(Agadullina et al., 2021). 오히려 해당 

연구들의 제한적인 분석 과정에서도 일부 문항

이 낮은 신뢰도 또는 낮은 부하량을 보여 분석

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문화권에서 개

발된 체제 정당화 척도를 단순히 번역하여 사

용하는 것이 심리측정학적으로 부적절함을 방

증한다.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측정하는 도구의 

심리측정학적 검증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필

요하다. 첫째, 서구의 척도를 번역한 문항들이 

한국인의 체제 정당화 기제를 온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국가마다 경제 체제의 세부 양상

이 다르기에, 문항의 내용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gadullina 등(2021)은 

기존 체제 정당화 척도들이 서구와는 다른 사

회 경제 정치 체제를 채택한 러시아에서는 적

절한 타당도를 보이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하였고, 이에 따라 러시아의 체제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척도를 재구성한 바 있다. 나아가 사

회 구성원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에서도 문

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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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제의 결함에 완전히 눈을 감기보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체제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안혜정 등, 2017).

둘째, 두 척도가 한국인에게 적용되었을 때 

원 척도와는 다른 요인 구조를 지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가 응답자의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해 왔다. 예를 들어, 

해당 척도는 이탈리아인에게는 단일 요인 구조

를 보이지만(Caricati, 2008), 영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요인 구조를 보인다(Becker & Sparks, 

2016).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

당화 척도가 주로 전체 문항 점수를 기반으로 

분석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맥락

에서 해당 척도들이 단일 차원을 띠는지, 혹은 

최소한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복수의 요인으

로 구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척도를 활용할 후

속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

화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

존 척도를 단순히 번역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에

게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고 요인 구조를 확인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두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속성을 체계

적으로 검증하여, 한국인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각각 한국어

로 번역된 Jost, Blount 등(2003)의 시장 체제 정

당화 척도와 Jost & Thompson (2000)의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한다. 연구 3에서는 체제 정당화 척도 간 

및 유관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추가로 분석하며, 두 척도가 성별, 연

령,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갖

는 측정 불변성을 갖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는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

당화 함으로써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체제 정당

화 측정 도구를 제안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되는 두 척도는 한국인의 사

회 경제 정치적 태도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 함의의 도출하려는 후속 연구

들에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스크립트

는 Open Science Framework의 온라인 저장소

(https://osf.io/b3h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 1.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 탐색 및 확인

방  법

참가자 및 연구 개요

조사 전문 기관 인바이트를 통해 모집된 788

명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성인 한국인이 온

라인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여성 428명, 평균 

연령 26.9세, 성별과 연령 무응답 2명). 참가자들

에게서 수집된 자료는 무작위로 구분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n = 384, 여성 206명, 평균 연령 

27.1세)과 확인적 요인분석(n = 384, 여성 222명 

평균 연령 26.7세, 성별과 연령 무응답 2명)에 

활용되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시장 

체제 정당화 25문항(표 1)에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또는 공정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함 또는 공정함)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측정 도구

Jost, Blount 등(2003)의 시장 체제 정당화 원척

도는 전체 25문항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절차

적 측면에서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

는 15문항과 시장 원리에 따른 결정이나 결과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을 묻는 

문항은 제시된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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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식인 데 반해(예, “The free market system 

is a fair system” [Completely disagree/Completely 

agree]),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문항들은 진술에 제시된 상황에 관한 생각을 

묻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The fact that 

scarce goods tend to cost more in a free market 

system is ” [Unfair/Fair]).

원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번역-역 번역 과

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자들이 전체 25문항

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표 1). 이때, 미국의 지

역 간 주거비 차이(23번)와 노동자 가족(working 

family) 간 가사 도우미 고용 여력 차이(25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두 문항의 경우 어휘 및 문화

적 차이로 인해 한국인에게 문항의 의미가 명확

히 전달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 문

항의 측정 의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문화 및 

시장 맥락에 부합하도록, 해당 문항들을 각각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차이, 그리고 신

혼부부 간 주거비 부담 여력 차이에 대한 인식

을 묻는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어서, 번역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

어로 번역된 문항을 다시 영어로 역 번역한 뒤, 

원 문항과의 의미적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문항

의 역 번역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인 Gemini 3 (Google, 2025)가 사용되었다.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의 기계 번역 성능이 인

간의 번역에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되면서(Jiao et al., 2023; Lihua, 2022), 심리 척도

를 포함한 텍스트 자료의 문화 간 번역에도 대

규모 언어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Chung & Kim, 

2025; Lu et al., 2025). 역 번역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Gemini 3의 API에 다음의 프롬프트와 함께 

번역된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25문항을 입력

하였다: “Please translate the following sentence into 

English, using common American expressions for easy 

understanding and maintaining the original sentence 

structure as much as possible. Show only the 

translated sentence.” (Chung & Kim, 2025, p. 

61325).

추출된 역 번역 문항과 원 문항 사이의 의미

적 유사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문장 임

베딩 기반 코사인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코사인 유사도란 두 문장 임베딩 벡터 간의 

각도를 바탕으로 계산한 유사도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지니며 두 임베딩 벡터가 유사

할수록 높은 값을 갖는다. 원 문항과 역 번역 

문항의 임베딩에는 Sentence-BERT (Reimers & 

Gurevych, 2019) 기반의 모델 중 가장 우수한 성

능을 지닌 all-mpnet-base-v2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25개의 원 문항-역 번역 문항 쌍의 코사인 

유사도는 평균 .842 (범위: .644–.975)로 나타났

다(부록 I). 다만, 코사인 유사도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두 문장이 의미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경험칙은 존

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미적 텍

스트 유사도 벤치마크(semantic textual similarity 

benchmark, Cer et al., 2017)의 검증 세트를 활용

하여 경험적 임계치를 설정하였다. 해당 자료는 

자연어 처리 모델에 기반한 문장 간 유사도 판

단 결과가 인간의 판단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

가하기 위해 구축된 것으로, 다양한 문장 쌍(예, 

“The bird is bathing in the sink” - “Birdie is washing 

itself in the water basin.”) 및 복수의 인간 평정자

가 그 의미적 유사성을 0점(전혀 다름)에서 5점

(완전히 동일함) 사이로 평정한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해당 검증 세트에서 ‘의미상으

로 거의 동등하며 사소한 측면에서만 차이를 보

이는 수준’(4점) 이상으로 평가된 문항 쌍들(n = 

264)이 보이는 코사인 유사도의 분포를 확인하

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모델(all-mpnet-base-v2)을 

적용하였을 때, 이들은 평균 .871, 표준편차 .089 

(5–95백분위수: .705–.979)의 코사인 유사도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의미상으로 거의 유사한 문항 쌍에서 .705

까지의 유사도는 통계적으로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치를 의미적 유사성의 판단 준거로 설정하였

다. 시장 체제 정당화 원 문항-역 번역 문항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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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 시장 경제 체제는 공정한 체제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한다]

2 일반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공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많은 경우 진짜 “공정한” 시장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윤리적인 사업은 비윤리적인 사업보다 이익을 내지 못한다.*

5 모두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좇을 수 있는 시장 체제야 말로 가장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다.

6 시장의 압력을 따라 사업을 벌이는 건 항상 공정하지만은 않다.*

7 시장 경제 시스템은 효율적이다.

8 시장 시스템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9 시장의 압력을 따라 사업을 벌이는 건 윤리적이다.

10 시장 경제 시스템 아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 마땅한 몫을 얻는 경향이 있다.

11 가장 공정한 결과는 구매자가 “공정한” 시장 가격을 지불하는 거래에서 나타난다.

12 이익을 많이 남기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도덕적 책임감을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다.

13 규제를 따르는 거래가 공정한 거래다.*

14 경제적 시장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보상하지 않는다.*

15 얼마가 되었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동의한 가격은 공정한 가격이다.

16 기업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가격을 올리

려 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다/공정하다]

17 운동선수 A가 속한 팀의 멤버들의 연봉은 오르지 않았지만, A의 연봉만 다른 팀의 비슷한 수준의 선수에 

맞춰 상승했다면, 이는

18 자유 시장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희소성이 높은 제품이 더 비싼 것은

19 어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려 한다면, 이는

20 소비자가 음료를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걸 알고, 공항이나 공연장에서 음료에 더 높은 가격을 붙여 판매

하는 것은

21 같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인 사람이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은

22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자국의 고임금 노동자를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로 대체하려 한다

면, 이는

23 비슷한 집이 지방에 비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더 비싼 것은

24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25 일부 신혼부부가 다른 신혼부부에 비해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는 것은

주. 별표(*)는 역채점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별된 문항은 굵게 표시.

표 1.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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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보다 낮은 코사인 유사도를 보인 문항 쌍

은 23번(.661)과 25번(.644)이었는데, 모두 앞서 

한국 실정에 맞게 소재를 조정한 문항들이었다. 

이상의 검토를 거쳐 역 번역된 문항이 원 문항

의 의미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

든 문항이 적절하게 번역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분석에는 R 4.5.1 (R Core Team, 2025) 프로그

램을 활용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및 핸들링에 

tidyverse (Wickham et al., 2019), 탐색적 요인분석

에 psych (Revelle, 2025),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lavaan (Rosseel, 2012) 및 semTools (Jorgensen et al., 

2025) 패키지가 활용되었다. 모든 통계 분석에 

앞서 해당하는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강한 체제 정당화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

되었다. (1) 먼저, 개별 문항 점수의 기술 통계량 

및 문항 점수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이때 어

떤 문항과도 .3 이상의 상관을 보이지 않는 

문항은 다른 문항과 공통된 내용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척도에서 제외하였다. (2) 

Kaiser-Meyer-Olkin (KMO) 측정치와 Bartlett의 구

형성 검정 결과를 통해 요인분석 적절성을 확인

하였다. (3) 문항 간 피어슨 상관행렬에 대한 평

행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4) 평행 분석에서 제안된 요인 수를 바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해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사각 

회전(오블리민)을 통해 최종 요인 구조를 결정하

였다. 최종 요인 구조에서 공통분이 .2 이하이거

나 복수의 요인에 .3 이상의 부하량을 갖는 문

항은 척도에서 제외하였다. 문항을 제외한 경우 

(2)부터 분석을 다시 진행하였다. 문항의 삭제는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안정된 요인 구조

가 관찰될 때까지 진행되었다. 비록 안정된 요

인 구조가 확인되더라도 해석이 어려운 경우 

요인 수를 축소한 뒤 요인 추출을 다시 진행하

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인 구조를 

확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수의 추정에는 강

건한 표준오차 및 Satorra-Bentler 척도화 검정 통

계량을 사용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 and a 

Satorra-Bentler scaled test statistic; MLM)이 사용되

었다. 요인 구조의 적합도 판단에는 comparative 

fit index (CFI; > .90; 홍세희, 2000),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 .08; 

McDonald & Ho, 2002), 그리고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SRMR; < .09; Hu & Bentler, 1999)를 

사용하였다. 개별 모형의 적합도 판단과 더불어 

대안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인 구조가 가장 나은 적합도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요인 구조를 확증한 후에는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요

인의 수렴 타당도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 .5), 

평균 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 

.5), 개념 신뢰도(McDonald’s ω > .7)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Hair et al., 2013). 요인 간 변별 타당

도의 판단에는 heterotrait-monotrait ratio (HTMT; 

< .85)를 활용하였다(Henseler et al., 2015; Roemer 

et al., 2021).

결  과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전체 25개 문항 점수는 평균 3.716–5.393, 표

준편차 1.102–1.567, 왜도 -0.767–0.236, 그리고 

첨도 -0.837–0.548의 분포를 보였다. 모든 문항 

점수의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왜도 < 2, 첨도 < 7; 서원진 

등, 2018). 어떤 문항과도 .3 이상의 상관을 보이

지 않는 15번 문항을 척도에서 제외한 뒤 탐색

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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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낮은 공통분을 보

인 6문항이 추가로 척도에서 제외되었으며, 최

종적으로 18문항 삼 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표 

2). 세 요인은 Jost, Blount 등(2003)의 제안과 유

사하게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시장 원리

에 따른 결정이나 결과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

각하는지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첫 

번째 요인을 ‘시장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으로 

문항 M SD 왜도 첨도

형태 계수(구조 계수)

공통분

요인 1: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 2: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 3: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23 4.515 1.567 -0.418 -0.433 .748 (.700) -.107 (.240) .007 (.039) .498

21 4.812 1.298 -0.430 0.106 .665 (.704) .091 (.390) -.060 (-.006) .504

25 4.797 1.268 -0.251 -0.074 .573 (.613) .087 (.352) -.001 (.047) .382

24 4.858 1.486 -0.642 -0.067 .570 (.578) .027 (.280) -.068 (-.029) .339

18 5.393 1.183 -0.767 0.548 .566 (.532) -.056 (.188) -.123 (-.096) .302

22 4.145 1.420 -0.293 -0.280 .563 (.615) .091 (.375) .176 (.223) .419

17 4.383 1.351 -0.272 -0.065 .528 (.537) .031 (.261) -.096 (-.059) .297

20 3.716 1.557 -0.044 -0.758 .489 (.523) .052 (.301) .168 (.206) .306

19 4.061 1.382 -0.005 -0.416 .459 (.522) .118 (.349) .133 (.178) .304

10 4.381 1.257 -0.259 -0.174 -.050 (.264) .686 (.658) -.028 (.065) .436

2 4.089 1.391 0.034 -0.593 -.087 (.203) .628 (.588) -.001 (.081) .351

1 4.513 1.324 -0.477 0.065 .118 (.397) .594 (.658) .063 (.153) .448

11 4.741 1.174 -0.374 0.343 .056 (.283) .507 (.517) -.114 (-.040) .283

7 4.799 1.102 -0.134 0.217 .184 (.412) .492 (.578) .004 (.084) .361

5 4.079 1.418 0.006 -0.483 .100 (.317) .461 (.517) .074 (.145) .281

3 3.744 1.549 0.107 -0.800 -.070 (-.022) .000 (.075) .765 (.761) .583

6 3.774 1.411 0.191 -0.576 .066 (.081) -.070 (.067) .763 (.758) .579

14 3.914 1.326 0.236 -0.365 -.023 (.089) .169 (.236) .558 (.580) .361

설명 분산 17.2% (21.5%) 11.2% (16.9%) 9.0% (9.4%)

고유값 3.101 2.021 1.611

Cronbach’s α .828 .757 .740

McDonald’s ω .829 .759 .746

주. KMO = .850, Bartlett 구형성 검정 χ2(153) = 2000.334, p < .001. 형태계수가 .3 이상인 경우 굵게 표시. 전체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 .830, McDonald’s ω = .868.

표 2.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기술 통계량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 1, n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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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하였다. 한편,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인식을 묻는다고 제안한 문항들은 채점 방식에 

따라 두 번째 요인(긍정 문항)과 세 번째 요인

(부정 문항)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및 세 번째 요인을 각각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그리고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

성’으로 명명하였다.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과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

인은 서로 .461의 상관을 보였다. 반면,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은 앞의 두 요인과 

각각 .062와 .140의 낮은 상관을 보였다.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삼 요인 구조와 더불어 세 가지 대

안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1) 모든 문항을 단

일 요인으로 구성한 모형, (2) 측정 내용을 고려

하여 시장의 절차적 측면에 관한 두 요인을 통

합한 이 요인 모형, (3)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관

찰된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시장 원리에 따

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과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을 통합한 이 요인 모형. 이때, 대안 

모형 1과 2에서는 역채점 문항인 3번, 6번, 그리

고 14번 문항 사이의 잔차 상관을 허용하였다. 

이는 공통 요인이 아닌 문항 형식의 유사성에 

기인할 수 있는 문항 간 상관을 모형에 반영함

으로써, 모형 추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

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삼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안 모형의 적합도 지수보다 우수하였다. 대안 

모형 2는 삼 요인 모형과 비슷한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그러나, 대안 모형 2에서 역채점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067–.177로 매우 낮

았던 반면, 해당 문항 사이의 상관계수는 .503

–.5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역채

점 문항 사이에 잠재 변수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당한 크기의 공분산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들

을 별도의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

사한다. 이러한 통계적 적합도와 이론적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 요인 모형이 

한국판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그림 1). 탐색적 요

인분석의 결과와 비슷하게, 삼 요인 모형에서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과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569, p 

< .001). 반면,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은 다른 두 요인과 낮거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시장 원리에 따른 결

과의 공정성 요인 r = .181, p = .014;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 r = .150, p = .061).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별 신뢰도, 

AVE, 요인 간 상관, 그리고 HTMT는 표 4에 제

시되어 있다. 비록 세 요인 중 두 요인에서 AVE

가 .5 미만으로 나타났지만, 두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5 이상이었으며 모

모형 χ2 df p AIC BIC CFI RMSEA [90% CI] SRMR

3요인 모형 232.554 132 <.001 22983.224 23138.301 .925 .051 [.040, .061] .055

대안 모형 1: 단일 요인 모형 387.566 132 <.001 23187.861 23342.938 .811 .081 [.071, 0.90] .073

대안 모형 2: 이 요인 모형

(측정 내용 구분)
232.524 131 <.001 22984.506 23143.560 .925 .051 [.041, .062] .056

대안 모형 3: 이 요인 모형

(상관 기반 구분)
388.611 134 <.001 23184.554 23331.679 .812 .080 [.071, .089] .072

표 3.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연구 1, n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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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요인의 McDonald’s ω가 .7 이상이었기에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요인 

간 HTMT가 모두 기준치인 .85보다 낮게 나타났

으므로, 요인 간 변별 타당도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논  의

연구 1에서는 서로 독립된 두 표본을 활용하

여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18문항 삼 요인 구

조를 확인하였으며, 척도가 요인 내 수렴 타당

도 및 요인 간 변별 타당도를 지님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연구 1은 척도 내적 구조의 분석에

만 초점을 두었기에 척도의 타당도를 제한적으

로만 입증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나아가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이 척도 내의 다른 

두 요인과 낮은 상관을 보였기에 해당 요인이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 3에서는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다른 체제 정당화 척도 및 

유관 변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수

집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연구 2를 통해 경

제적 체제 정당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타당화 

하였다.

그림 1.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최종 모형 및 표준화 계수(연구 1, n = 394).

* p < .05, *** p < .001

요인 M SD α ω AVE 1 2 3

1.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4.513 0.901 .820 .824 .350 .595 .172

2.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4.387 0.856 .743 .752 .348 .569*** .115

3.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3.748 1.224 .770 .772 .531 .181* .150

주. 상관행렬에서 대각선 아래는 요인 간 상관을, 그리고 대각선 위는 HTMT를 의미.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26, McDonald’s ω = .864.

* p < .05, *** p < .001

표 4.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신뢰도, AVE, 요인 간 상관, 그리고 HTMT (연구 1, n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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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 탐색 및 확인

방  법

참가자 및 연구 개요

연구 2에서는 서로 독립된 두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 번째 표본은 조사 전문 

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모집된 경력 5년 

이상의 성인 직장인 334명(여성 87명, 평균 연령 

46.8세)이었다. 이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Jost & 

Thompson (2000)의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17

문항(표 5)에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함)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첫 

번째 표본의 자료는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다. 두 번째 표본은 

조사 전문 기관 인바이트를 통해 모집된 만 20

세 이상 35세 이하의 구직자 400명(여성 184명, 

평균 연령 27.5세)이었다. 이들은 탐색적 요인분

석을 통해 선별된 7문항에 대해서만 응답하였

다. 두 번째 표본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번역-역 번역 과

정은 연구 1과 동일하였다.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원 문항과 역 번역 문항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는 평균 .873, 표준편차 .084 (범위: .680

번호 문항

1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2 경제적 차이가 만연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필연적인 게 아니다. *

3 사회에 존재하는 부의 차이는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다.

4 우리 경제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만한 여러 이유가 있다. *

5 가난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6 가난한 사람은 부자인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7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걸 시스템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오직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을 뿐이다.

8 우리 사회에서 자원의 평등한 분배는 가능하다. *

9 사회적 계급의 차이는 자연의 질서에 따른 것이다.

10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하지 않은 자원 분배 때문에 발생한다. *

11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12 경제적 지위는 사람의 성취에 대한 정당한 지표다.

13 사람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경제 시스템을 평등하게 바꿀 수 있다. *

14 부의 평등한 분배는 자연스럽지 않다.

15 극단적인 부와 극단적인 가난을 동시에 낳는 경제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 *

16 소득을 더 평등하게 하려 해봐야 소용없다.

17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오직 그들이 태어난 환경이 다를 뿐이다. *

주. 별표(*)는 역채점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별된 문항은 굵게 표시.

표 5. 번역된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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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로 나타났다(부록 II). 연구 1과 동일한 기

준(.705)을 적용했을 때 13번(.680) 문항이 기준치 

미만의 유사도를 보였다. 연구자의 질적 검토 

결과 낮은 유사도가 원 문항-역 번역 문항 간 

의미 차이보다는 사용된 어휘의 차이에 기인한

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역 번역된 문항이 

원 문항의 의미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으며, 따

라서 모든 문항이 적절하게 번역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결  과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전체 17개 문항의 점수는 평균 2.743–5.171, 

표준편차 1.180–1.616의 분포를 보였다. 모든 

문항의 왜도(-0.849–0.528)와 첨도(-0.932–0.497)

는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

(서원진 등, 2018). 그러나 5번 문항과 11번 문항

이 다른 어떤 문항과도 .3 이상의 상관을 보이

지 않아 척도에서 제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낮은 공통분을 보

인 4문항, 해석이 어려운 요인을 구성한 2문항, 

그리고 교차 부하를 보인 2문항을 추가로 삭제

하였다. 이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7문항 이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

다(표 6). 첫 번째 요인은 경제적 불평등에 정당

성을 부여하는 신념에 동조하는 정도를 묻는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첫 번째 요인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로 명명하였다. 

반면, 두 번째 요인은 경제적 불평등이 불공정

하고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두 번째 요인

을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으로 명명하였다. 

두 요인은 서로 .310의 상관을 보였다. 

문항 M SD 왜도 첨도

형태 계수(구조 계수)

공통분
요인 1: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요인 2: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9 3.509 1.502 0.020 -0.850 .835 (.826) -.028 (.231) .683

3 3.653 1.616 0.055 -0.930 .731 (.733) .007 (.233) .538

12 4.470 1.346 -0.312 -0.380 .460 (.477) .053(.195) .230

7 3.796 1.564 0.000 -0.932 .392 (.459) .216 (.338) .253

10 3.572 1.443 0.156 -0.701 -.098 (.127) .726 (.696) .493

4 2.743 1.180 0.528 0.257 .033 (239) .666 (.676) .458

15 3.015 1.434 0.461 -0.276 .181 (354) .557 (.613) .406

설명 분산 23.4% (26.5%) 19.0% (22.5%)

고유값 1.641 1.331

Cronbach’s α .719 .695

McDonald’s ω .730 .697

주. KMO = .715, Bartlett 구형성 검정 χ2(21) = 533.819, p < .001. 형태계수가 .3 이상인 경우 굵게 표시. 전체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 .731, McDonald’s ω = .790.

표 6.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문항의 기술 통계량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 2, n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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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 요인 모형과 더불어 모든 문항

을 단일 요인으로 구성한 대안 모형을 비교 분

석하였다. 이때, 두 모형 모두에 문항의 형식적 

유사성에 기인하는 문항 간 상관을 반영하고자, 

경제적 불평등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기는 경

향을 묻는 3번 문항과 9번 문항의 잔차 상관을 

허용하였다. 같은 논리에 따라 대안 모형에서는 

추가적으로 역채점 문항(4번, 10번, 15번 문항)의 

잔차 상관을 허용하였다.

분석 결과, 이 요인 모형과 대안 모형의 적합

도는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표 7). 

그러나, 대안 모형의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가 이 

요인 모형에 비해 높았다. 또한 대안 모형에서 

역채점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은 .054–.152 수준

으로 낮았던 반면, 해당 문항 간의 상관계수는 

.611–.631 사이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역채점 문항들을 별도의 요인으로 구성하

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통계적 적

합도와 이론적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이 요인 모형이 한국판 경제적 체제 정당

화 척도의 요인 구조를 가장 적절히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그림 2). 이 요인 모형에서 두 요인 

간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 = 

.138, p = .101).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별 신뢰도, 

AVE, 요인 간 상관 및 HTMT는 표 8에 제시되

어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요인의 

경우 비록 AVE가 수렴 타당도를 지지할 수 있

는 기준을 밑돌았지만, 모든 문항의 부하량이 .6 

이상이며 McDonald’s ω가 .7 이상임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해당 요인이 수렴 타당도를 지닌다

고 판단하였다. 한편,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요인의 경우 부하량, AVE, 그리고 McDonald’s ω
가 모두 기준치 이상의 수치를 보여 수렴 타

당도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두 요인 사이의 

HTMT 역시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따라

서 변별 타당도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2.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최종 모형 및 표준화 계수(연구 2, n = 400).

*** p < .001

모형 χ2 df p AIC BIC CFI RMSEA [90% CI] SRMR

이 요인 모형 12.328 12 .420 9164.483 9228.346 1.000 .010 [.000, .061] .030

대안 모형: 단일 요인 모형 9.959 10 .444 9164.846 9236.692 1.000 .000 [.000, .063] .023

표 7.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연구 2, n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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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분석: 경제 활동 상태에 따른 경제적 체제 

정당화 점수의 집단 간 차이

이상의 분석을 통해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

도의 요인 구조가 서로 다른 특성의 두 표본(경

력 5년 이상의 직장인 vs. 구직자)에서 유지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척도의 형태적 측정 불변성

에 대한 예비적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

으로 서로 다른 경제적 지위의 집단이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탐

색해 보고자 요인 별 총점 기반 t-검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요인에서는 직장인(M = 3.857, SD = 1.111)과 

구직자(M = 3.748, SD = 1.167) 사이에 유의미

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t(732) = 1.286, p = 

.199, d = 0.095. 반면,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

성 요인에서는 직장인(M = 3.110, SD = 1.066)

보다 구직자(M = 3.796, SD = 1.344)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t(732) = -7.552, p < .001, d = 

-0.558. 문항의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불공정하다고 여김을 시사한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된 

두 표본을 활용하여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7문항 이 요인 구조를 규명하였고, 요인 내 수

렴 타당도와 및 요인 간 변별 타당도를 지지하

는 근거를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두 표본이 활용되었음에도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가 확증되었다는 점은 해당 척

도의 형태 불변성을 예비적으로 지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행된 표본 간 비교에서는 경제적 불

평등의 불공정성 요인의 평균 점수가 일자리 획

득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상의 집단 간 차이가 실질적으로 경

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기제의 실

질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연구 2가 척도의 내적 구조 차원의 타당도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탐

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일관

되지 않은 양상의 요인 간 상관이 나타났기에 

두 요인이 모두 경제적 체제 정당화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연구 3에서

는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들

이 유관 개념들과 이론에 부합하는 상관관계를 

맺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척도 및 개별 

요인의 타당도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3.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추가 타당화

연구 3에서는 앞선 연구 1과 2에서 조망하지 

못한 측면의 타당도를 추가로 입증하고자 하였

다. 첫 번째로 체제 정당화 척도 간 수렴 및 변

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때 두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 척도와 더불어 일반적 체제 정당화

(general system justification) 척도를 함께 분석하여, 

요인 M SD α ω AVE 1 2

1.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3.748 1.167 .806 .720 .456 .084

2.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3.796 1.344 .829 .830 .620 .138

주. 상관행렬에서 대각선 아래는 요인 간 상관을, 그리고 대각선 위는 HTMT를 의미.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20, McDonald’s ω = .789.

표 8.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신뢰도, AVE, 요인 간 상관, 그리고 HTMT (연구 2, n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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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구분되는 개

념을 측정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

다. 두 번째로 법칙론적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체제 정당화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체제 정당화 

동기는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그리고 

보수주의 같은 사상적 신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

는다(Jost & Hunyady, 2005). 이에 두 경제 체제

에 대한 정당화 척도가 해당 변수들과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는 상관을 보이는지 확인함으로써 

척도의 타당도 및 구성 요인들의 적절성을 평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과정을 통해 타당도

를 입증한 척도가 측정 불변성을 보이는지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체제 정당화와 관련된다고 

보고된 성별(Dirilen-Gumus, 2011; Goldsmith et 

al., 2013; Silva et al., 2025), 연령(Carcati, 2019; 

Vargas-Salfate et al., 2018), 그리고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Jost, Pelham, et al., 2003; Li et al., 

2020)에 따라 척도의 요인 구조가 변화하지 않

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3은 연구자가 속

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 및 승인을 

받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승인 

번호: 2025-09-044-003).

방  법

참가자

연구 3의 자료는 조사 전문 기관 인바이트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 1과 2에 참여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 69세 사이의 성인 400명이 온라인

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평균 연령 45.6세; 표 

9). 참가자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비례할당표집

되었다.

N(%) N(%)

성별 교육수준

남성 205 (51.25%) 고졸 이하 59 (14.75%)

여성 195 (48.75%) 2-3년제 대학 졸업 51 (12.75%)

연령대 4년제 대학 졸업 235 (58.75%)

20대 66 (16.50%) 석사 졸업 이상 55 (13.75%)

30대 75 (18.75%) 지지 정당

40대 82 (20.50%) 더불어민주당 142 (35.50%)

50대 93 (23.35%) 국민의힘 54 (13.50%)

60대 84 (21.00%) 조국혁신당 10 (2.50%)

월 평균 가구 소득 진보당 4 (1.00%)

200만원 미만 30 (7.50%) 개혁신당 12 (3.00%)

200만원-399만원 121 (30.25%) 기본소득당 2 (0.50%)

400만원-599만원 105 (26.35%) 사회민주당 1 (0.25%)

600만원-799만원 63 (15.75%) 기타 1 (0.25%)

800만원-999만원 50 (12.50%) 지지정당 없음 174 (43.50%)

1,000만원 이상 31 (7.75%)

표 9. 참가자의 인구통계학 정보 (연구 3, n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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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모든 부정 문항의 점수는 역채점된 후 분석

에 활용되었다.

시장 및 경제적 체제 정당화

연구 1과 2를 통해 요인 구조를 확인한 시장 

체제 정당화 18문항과 경제적 체제 정당화 7문

항이 사용되었다.

일반적 체제 정당화

일반적 체제 정당화의 측정에는 Kay & Jost 

(2003)의 8문항을 통일연구원의 KINU통일의식조

사 2023 (이상신 등, 2023)에서 번역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대체로 우리 사회는 공평한 것 

같다”). 

우익권위주의

우익권위주의는 Manganelli Rattazzi 등(2007)의 

우익권위주의 척도 중 권위주의적 공격성 및 복

종 요인의 7문항을 KINU통일의식조사 2023 (이

상신 등, 2023)에서 번역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예,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

의와 싸워서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사회지배지향성

사회지배지향성은 Ho 등(2015)이 제안한 SDO7(s) 

척도를 KINU통일의식조사 2023 (이상신 등, 

2023)에서 번역한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집단 기반 지배(예, “어떤 집단은 상

층부에, 다른 집단들은 하층에 있을 때 이상적

인 사회가 될 수 있다”)와 반평등주의(예, “집단 

사이의 평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

서는 안 된다”)의 두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점수의 평균을 법칙론

적 타당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경우 참가자의 정치적 성향을 묻

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참가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5점(매우 진보적)에서 5점(매우 

보수적) 사이로 표시하였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정에는 MacArthur 

사다리(Adler et al., 2000)가 사용되었다. 참가자

는 대한민국 사회를 최하층(1점)에서 최상층(10

점)의 10단계로 구분할 때 자신이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표시하였다. 

분석

체제 정당화 척도 간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그리고 일반적 체제 정당화 

척도를 모두 포함한 측정 모형을 구축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모수의 추정에는 

MLM이 사용되었다. 이때, 문항의 내용 및 형식

에 기반한 문항 간 상관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

해 일부 문항 간 잔차 상관을 허용하였다. 구체

적으로,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경우 연구 

2와 동일하게 3번과 9번 문항 사이의 상관을 허

용하였다. 일반적 체제 정당화의 경우 역채점 

문항인 2번과 7번, 그리고 정치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인 5번과 6번 사이의 상관을 

허용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판단과 수렴 

및 변별 타당도의 판단에는 연구 1과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하였다. 

법칙론적 타당도 분석에서는 시장 체제 정당

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개별 요

인들과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그리고 

보수주의 사이의 상관계수 및 그 통계적 유의성

을 확인하였다.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

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경우 개별 요인 별 총점

이,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의 경우 전

체 문항의 총점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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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불변성 분석에는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

석이 사용되었다. 집단 간에 척도 요인 구조의 

형태, 부하량, 절편, 그리고 잔차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개별 모형의 적합도 

및 적합도 변화량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다. 개

별 모형의 적합도는 연구 1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적합도 변화량의 경우 보수적 기준

인 Δχ2 검정과 더불어 ΔCFI (> -.01), ΔRMSEA 

(< .015) 및 ΔSRMR (부하량 불변성의 경우 < 

.03, 절편 및 잔차 불변성의 경우 < .01)을 기준

으로 판단하였다(Chen, 2007; Cheung & Rensvold, 

2002). 특정 제약 단계에서 불변성 판단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부분적 측정 불변성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lavaan (Rosseel, 

2012)에서 제공하는 lavTestScore() 함수를 사용하

여 모형 적합도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항을 식별하였으며, 해당 문항에 대한 제약을 

해제한 뒤 모형의 적합도 및 적합도 변화량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단계에서의 부분

적 측정 불변성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측정 불변성 모형 간의 내재

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앞선 단계에서 제약이 

해제된 문항은 이후 단계에서도 집단 간 불변성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측정 불변성 분석에 사

용된 집단 변수 중 연령은 중앙값(46세) 이하의 

집단(n = 202)과 이를 초과하는 집단(n = 198)으

로 범주화되어 사용되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응답 분포를 고려하여 5점 이하의 

집단(n = 176)과 6점 이상의 집단(n = 224)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결  과

체제 정당화 척도 간 관계

시장 체제 정당화, 경제적 체제 정당화, 그리

고 일반적 체제 정당화가 모두 포함된 측정 모

형의 적합도는 χ2(477) = 899.340, CFI = .859, 

RMSEA = .052, 90% CI [.047, .057], SRMR = 

.071으로 나타났다. 비록 CFI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밑돌았지만, RMSEA와 SRMR이 가장 엄

격하다고 여겨지는 Hu & Bentler (1999)의 기준

(RMSEA < .06; SRMR < .09)을 충족함을 고려하

여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측정 모형에서 각 척도 별 요인 부하량

은 다음과 같다.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 중 시

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은 .471

–.667,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은 

.539–.703,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

인은 .452–.554의 부하량을 보였다. 경제적 체

제 정당화 척도 중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

화 요인은 .591–.704,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

성 요인은 .481–.543의 부하량을 보였다. 일반

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문항들은 .316–.779의 

요인 부하량을 보였다.

각 잠재변수의 기술통계량, 신뢰도, AVE, 요

인 간 상관 및 HTMT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

정성,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과 경제

적 불평등의 불공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체제 정당화 척도 간 관계를 살핀 결과, 모든 

요인 쌍의 HTMT가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며, 따

라서 요인 간 변별 타당도를 지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의 경우 요인 상호 

간에, 그리고 일반적 체제 정당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해

당 요인들이 서로 변별되면서도, 체제 정당화라

는 구성개념을 공통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반면, 두 역채점 문항 요인(시장의 절차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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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불공정성,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은 일

반적 체제 정당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각각 r = .156, p = .097과 r = 

-.031, p = .728). 이들이 관여된 상관관계 중 가

장 강한 것은 두 요인 사이의 상관이었다(r = 

.343, p = .008). 이러한 결과는 해당 역채점 요

인들이 체제 정당화라는 구성개념보다 다른 특

징(예, 채점 방식)에 기반한 분산을 공유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법칙론적 타당도

다음으로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하위 요인들과 이론적 관련 

변수(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보수주의) 

사이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비록 앞선 분석에서 

역채점 요인들(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의 내적 일관성이 낮

게 나타났지만, 척도의 타당도를 보다 자세히 

탐색하기 위해 두 요인에 대해서도 합산 점수를 

계산한 뒤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시장 원

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과 시장의 절차적 측면

의 공정성,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

화 요인은 세 이론적 관련 변수 모두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해당 세 요인이 체제 정당화라는 구성개념을 

적절히 반영함을 추가로 입증한다. 반면,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은 어떠한 이론적 

관련 변수와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요인 M SD α ω AVE 1 2 3 4 5 6

1.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4.559 0.819 .812 .815 .335 .319 .128 .564 .174 .294

2.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4.458 0.880 .815 .817 .429 .406*** .161 .538 .071 .285

3.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3.371 0.844 .494 .499 .253 -.024 .189 .155 .312 .149

4.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4.121 1.112 .765 .716 .429 .591*** .580*** .169 .180 .397

5.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3.249 0.936 .524 .528 .275 .069 -.067 .343** .212* .112

6. 일반적 체제 정당화 3.710 0.916 .805 .760 .336 .421*** .497*** .156 .549*** -.031

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추정된 잠재 요인 간 상관계수를 표기. 대각선 아래는 요인 간 상관, 대각선 위는 HTMT를 

의미.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요인별 신뢰도, AVE, 상관, 그리고 HTMT (연구 3, n = 400)

변수 M SD α ω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우익권위주의 4.539 1.001 .780 .816 .110* .270*** -.005 .320*** -.021

사회지배지향성 3.434 0.775 .718 .778 .260*** .170** .058 .460*** .250***

보수주의 0.008 1.755 - - .210*** .240*** .065 .270*** .220***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법칙론적 타당도 (연구 3, n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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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은 사회지배지향성 및 

보수주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우익권

위주의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두 

역채점 문항 요인들이 체제 정당화라는 구성개

념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앞선 결

과를 뒷받침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의 일부 요인

만이 상응하는 체제 정당화를 측정하기에 심리

측정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요인들만을 추출하여 척도를 재구성한 

뒤, 측정 불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 불변성1)

성별, 연령,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에 대한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측정 불변성 

분석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과 주

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분석 중 일부 개

별 모형의 적합도(CFIs > .896, RMSEAs < .063) 

및 적합도 변화량(ΔCFI > -.013)이 기준치를 벗

어났다. 그러나 그 폭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다른 지표들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음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

준이었다. 이에 따라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가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측정 불

변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연령에 대한 측정 불변성 분석의 경우 

절편 불변성 단계에서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는 

개별 모형 적합도 및 적합도 변화량이 나타났다

(CFI = .887, RMSEA = .068, ΔCFI = -.026). 이

에 적합도 저하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20번 문

항의 제약을 해제한 뒤 부분적 불변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부분적 절편 불변성 모

1) 두 척도에 역채점 문항 요인을 유지한 경우에도 측정 

불변성 분석 결과의 양상은 동일하였다.

형과 부분적 잔차 불변성 모형에서 개별 모형의 

RMSEA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소폭 상회한 

점을 제외하면(< .062), 개별 모형의 적합도 및 

적합도 변화량 지표는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이

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체제 정당

화 척도가 연령에 대해서는 부분적 측정 불변성

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분석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분석에서 일부 개별 모형의 RMSEA

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다소 웃돌았다(< 

.088). 다만, 자유도가 작은 모형에서는 RMSEA가 

과다 추정되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활용해 모

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이 권장된다(Kenny et 

al., 2015). 다른 두 지수는 모두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보였다. 적합도 변화량의 경우 가장 보

수적인 지표인 Δχ2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

도가 성별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측정 불변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연령에 대한 측정 불변성 분석 중 절편 

불변성 단계에서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는 개별 

모형 적합도 (RMSEA = .081) 및 적합도 변화량

이 나타났다(ΔCFI = -.020, ΔRMSEA = .036, Δ
SRMR = .019). 이에 적합도 저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3번 문항의 제약을 해제한 뒤 부

분적 불변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부

분적 절편 불변성 모형의 RMSEA (.062)와 Δ
RMSEA (.017)가 기준치를 소폭 상회한 점을 

제외하면, 개별 모형의 적합도 및 적합도 변화

량은 모두 만족스러운 수치를 보였다. 이를 바

탕으로,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가 연령에 대

해서는 부분적 측정 불변성을 지닌다고 판단

하였다.

탐색적 분석: 인구통계학적 집단 간 비교

두 척도의 측정 불변성을 지지하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그리고 주관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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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경제 체제에 대한 두 가

지 형태의 정당화가 차이를 보이는지 추가로 탐

색하였다. 이때, 두 척도 모두 연령에 대한 측정 

불변성이 부분적으로 입증되었기에 집단 간 비

교에는 잠재 평균 분석이 활용되었다. 

잠재 평균 분석 결과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

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잠재 평균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높은 집

단에서 낮은 집단에 비해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의 잠재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시장의 절차적 측면을 더 

강하게 정당화함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는 연령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나이가 증가할수

록 체제 정당화 이데올로기(예, 보수주의)에 더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제적 불평등 차원

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선행 연구

의 관찰과 일치한다(Cornelis et al., 2009).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세 요인 모두 유의미한 잠재 평균 차이를 보였

다. 모두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시장 경제 체제와 경제적 불평등을 더 강하게 

정당화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위가 

낮을수록 더 강한 체제 정당화를 보인다는 지위

-정당성 가설(status-legitimacy hypothesis; Brandt, 

2013; Jost, Pelham, et al., 2003)에는 반하는 결과

이다. 그러나, 해당 가설을 다룬 후속 연구들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체제 정당화 사이의 

정적 상관을 일관되게 보고하였음을 고려하면

(Brandt, 2013; Li et al., 2020; Valdes et al., 2023), 

χ2 df p(χ2) CFI RMSEA SRMR Δχ2 Δdf p(Δχ2) ΔCFI ΔRMSEAΔSRMR

모형 적합도 198.242 89 < .001 .915 .063 .059

성별

형태 290.679 178 < .001 .915 .063 .062

부하량 304.725 191 < .001 .915 .061 .068 13.262 13 .428 .000 -.002 .006

절편 328.617 204 < .001 .909 .061 .070 25.211 13 .022 -.006 .000 .002

잔차 358.228 219 < .001 .896 .063 .074 28.487 15 .019 -.013 .002 .004

연령 

형태 293.682 178 < .001 .911 .064 .064

부하량 305.712 191 < .001 .913 .062 .068 10.882 13 .621 .002 -.002 .004

절편 357.650 204 < .001 .887 .068 .073 77.139 13 < .001 -.026 .006 .005

절편 (부분) 331.138 203 < .001 .904 .062 .070 28.354 12 .005 -.009 .000 .002

잔차 (부분) 349.771 207 < .001 .900 .062 .074 19.332 14 .153 -.004 .000 .004

주관적 SES

형태 287.090 178 < .001 .912 .062 .064

부하량 303.557 191 < .001 .909 .061 .071 16.163 13 .240 -.003 -.001 .007

절편 321.336 204 < .001 .907 .060 .072 16.793 13 .209 -.002 -.001 .001

잔차 328.914 219 < .001 .911 .056 .075 11.778 15 .696 .004 -.004 .003

주. SES = 사회경제적 지위.

표 12.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측정 불변성 검증 (연구 3, n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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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p(χ2) CFI RMSEA SRMR Δχ2 Δdf p(Δχ2) ΔCFI ΔRMSEA ΔSRMR

모형 적합도 2.421 1 .120 .994 .080 .018

성별

형태 2.812 2 .245 .997 .057 .015

부하량 3.399 5 .639 1.000 .000 .018 0.362 3 .948 .003 -.057 .003

절편 5.71 8 .680 1.000 .000 .025 2.397 3 .494 .000 .000 .007

잔차 12.804 12 .383 .998 .021 .041 7.38 4 .117 -.002 .021 .016

연령 

형태 4.264 2 .119 .991 .099 .016

부하량 6.326 5 .276 .995 .045 .027 1.633 3 .652 .004 -.054 .011

절편 15.869 8 .044 .975 .081 .046 11.544 3 .009 -.020 .036 .019

절편 (부분) 10.916 7 .142 .987 .062 .035 4.350 2 .068 -.008 .017 .008

잔차 (부분) 14.818 10 .139 .984 .057 .040 3.880 3 .274 -.003 -.005 .005

주관적 SES

형태 3.161 2 .206 .995 .068 .014

부하량 10.281 5 .068 .980 .091 .047 7.157 3 .067 -.015 .023 .033

절편 12.884 8 .116 .984 .065 .050 1.408 3 .704 .004 -.026 .003

잔차 17.888 12 .119 .981 .057 .051 4.930 4 .295 -.003 -.008 .001

주. SES = 사회경제적 지위.

표 13.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측정 불변성 검증 (연구 3, n = 400)

집단 변수 요인
잠재 평균 

차이
Z p d

성별

(0 = 남성, 1 = 여성)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0.212 -1.857 .063 -0.195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0.116 1.004 .315 0.107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0.009 -0.071 .944 -0.008

연령

(0 = 46세 이하,

1 = 47세 이상)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0.077 0.705 .481 0.079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0.284 2.507 .012 0.277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0.087 0.744 .457 0.087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0 = 낮음, 1 = 높음)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0.499 4.391 < .001 0.542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0.337 2.958 .003 0.350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0.411 3.110 .002 0.345

주.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굵게 표시.

표 14.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잠재 평균 차이 검증 (연구 3, n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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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의 실증적 관찰들과 궤를 

같이하는 타당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논  의

연구 3에서는 변별 타당도 분석을 통해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서로 간에, 그리고 일반적 

체제 정당화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확인하

였다. 또한 개념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일부 요인(시장 원리에 따

른 결과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

성)과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일부 요인(경제

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이 상호 간에, 그리고 

일반적 체제 정당화 및 세 종류의 이론적 유관 

개념과 정적 상관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세 요인이 한국인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

하였다.

반면,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된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과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

정성 요인은 낮은 신뢰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

라, 다른 체제 정당화 척도 요인 및 이론적 유

관 변수와 불완전한 양상의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이들 요인이 가장 강한 상관을 보인 대상

이 서로였다는 점은, 두 요인이 체제 정당화라

는 심리적 기제보다는 다른 원천(예, 채점 방식)

에 기인한 공분산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된 두 요인을 

척도에서 제외하여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재구성된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에 대하여 측정 불변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두 척도 모두 성별과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완전한 측정 불변성을, 

연령에 대해서는 부분적 측정 불변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 평균 분석을 

수행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최근 

선행 연구들의 실증적 관찰과 일치하는 방향의 

연령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관찰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 3은 두 요인(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

면의 공정성)의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단일 

요인(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의 경제적 체

제 정당화 척도가 상응하는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

구임을 확인하였다.

종합 논의

체제 정당화는 사회심리학 안팎에서 현실의 

사회적 체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

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목받아 왔다. 

다양한 양상의 체제 정당화 중 특히 경제 체제

에 대한 사상적 지지를 반영하는 시장 체제 정

당화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는 사회 경제 정치

적 태도와 행동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을 대상으로 이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아직 제안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Jost, Blount 등(2003)과 Jost & Thompson (2000)의 

척도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

당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안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연구 1과 2에서는 각각 시장 체

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를 탐색 및 확증하였으며, 연구 3에서

는 일반적 체제 정당화 및 관련 신념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구성 및 법칙론적 타당도를 확인하

는 한편, 두 척도의 성별, 연령,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측정 불변성을 검증하

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두 척도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와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시장 체제 정

당화 척도가 삼 요인 구조를 지님을 확인하였

다. 첫 번째 요인은 시장 논리에 의한 의사결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관련되었고(시장 원리에 따

른 결과의 공정성, 9문항), 두 번째와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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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시장 경제 자체 및 절차적 측면의 공정

성과 관련되지만 문항의 서술 방향에 따라 구분

되었다(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6문항; 시

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3문항). 주목할 

점은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이 척

도 내의 다른 두 요인과 약한 관련성을 보였을 

뿐 아니라(연구 1, 연구 3), 이론적으로 유관한 

다른 변수들과도 유의한 상관을 거의 보이지 않

았다는 점이다(연구 3). 오히려 해당 요인은 동

일한 역채점 형식을 취한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요인과 가장 

강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해당 요인이 개인의 

체제 정당화보다 부정 문항이라는 방법론적 특

징을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해당 역채점 문항 요인을 제외

하고,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과 시장

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으로 구성된 두 요인 

15문항을 사용하여 시장 체제 정당화를 측정할 

것을 권장한다. 효율적인 측정을 위해 비교적 

적은 수의 문항만으로 만족스러운 신뢰도 및 타

당도를 확보한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

인만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Jost, Blount 등(2003)은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

가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과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의 두 내용을 묻는다고 설명하였

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두 차원이 경험적으

로 분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연

구 1), 각 요인이 관련 변수들과 차별적인 관계

를 맺음을 규명하였다(연구 3). 구체적으로, 집단 

간 위계와 불평등에 대한 선호인 사회지배지향

성은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과 

더 강한 상관을 보였다, r = .260 vs. .170, Z = 

1.698, p = .045. 하지만 규칙과 권위에 대한 복

종을 강조하는 우익권위주의는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과 더 강한 관련성을 보였

다, r = .270 vs. .110, Z = 3.004, p < .001. 이는 

두 요인이 단순한 측정 방식의 차이를 넘어, 시

장 체제의 서로 다른 측면을 정당화하려는 이질

적인 심리적 기제를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이러한 차별적 기제를 검증하

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므로, 후속 연구에서

는 시장 체제 정당화의 두 측면이 갖는 고유한 

영향력을 보다 엄밀한 가설 검증 절차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 2에서는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두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두 요인은 각각 경제

적 불평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를 수용하

는 정도(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4문항)와 

경제적 불평등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3문항)를 반영하였

다. 그러나 두 요인 간 상관은 연구 2와 연구 3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론적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연구 

3),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요인은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는 상관을 일관되게 보였던 반면,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요인의 경우 일관되

지 않은 양상의 상관을 나타냈다. 나아가 경제

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요인은 같은 역채점 요인

인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해당 요인 역시 

측정 방식에 따른 방법론적 특징을 더 강하게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체제 정당화의 측정에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

당화 4문항만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문

항의 수나 다양성 등을 이유로 7문항을 모두 사

용하고자 한다면 분석에 앞서 반드시 개별 요인

의 신뢰도와 요인 간 상관관계를 점검해야 한

다. 대안적으로는 역채점 문항의 진술 방식을 

긍정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Wong et al., 2003).

두 척도 모두에서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들이 척도 내 다른 요인 및 유관 구성개념

과의 관계 측면에서 낮은 타당도를 보였다는 점

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만의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 선행 연구에서도 문항의 

진술 방식에 따라 요인이 분리되거나, 서로 다

른 진술 방식의 문항들이 서로 낮은 상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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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예, 안혜정, 2019; 

홍영근 등, 2011; Joo et al., 2025). 이와 같은 문

항 진술 효과(item wording effect; Kam, 2018)는 

역채점 문항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 기인할 수 

있다. 즉, 응답자가 부주의하여 문항의 진술 방

향을 간과하거나, 역채점 문항의 높은 인지적 

부하로 인해 응답을 적절히 생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역채점 문항을 정적 문항의 반대 의미로 

해석하지 못했기에 역채점 문항 요인과 다른 요

인 간의 상관이 낮아진 것이다(Elek et al., 2025).

한편, 이러한 결과는 방법론적 특성을 넘어 

한국인 특유의 체제 정당화 기제를 반영하는 것

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

아 문화권은 서로 모순되는 태도나 가치의 공존

을 더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변증법적 사고에 익

숙한 경향을 보인다(Wong et al., 2003).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

정적인 인식 자체가 반드시 체제를 정당화하려

는 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로 안혜정 등(2017)은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정당화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양상”

을 보임을 지적한 바 있다(p. 267).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역채점 문항 요인들이 척도 내의 

다른 요인과 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낮은 타당

도를 보인 이유는, 부정 문항이라는 방법론적 

특성에 더해 해당 요인들이 체제 정당화와는 독

립적인 별개의 속성(예, 비판적 현실 인식)을 반

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탈락한 문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인 특유의 체제 정당화 기

제를 또 다른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우

선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에서 기술적 능력주

의 신념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1번, ‘열심히만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은 낮은 공통

분으로 인해 척도에서 제외됐지만, 이러한 신념

을 바탕으로 경제적 격차를 해석하는 경향을 묻

는 문항(12번, ‘경제적 지위는 사람의 성취에 대

한 정당한 지표다’)은 최종 척도에 포함되었다. 

이는 특정 정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것과 별개로, 체제의 결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당 정의 원칙을 도구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한국인의 독특한 체제 정당화 기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에서는 기업의 윤리성에 관해 묻는 문항들

(4번, 9번, 12번)이 낮은 공통분을 보여 제외되었

다. 이는 한국인들이 시장 체제를 정당화할 때 

시장 내 주요 행위자(특히 기업)의 윤리적 정당

성에 기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

한 해석은 한국인의 체제 정당화가 현실의 결함 

인식과 공존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논의(안

혜정 등, 2017)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이러한 독특한 양상은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된 체제 정당화 척도를 한

국 사회에 적용할 때 문화적 맥락을 반드시 고

려해야 함을 역설한다. 안혜정 등(2017)은 “체제

를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동기는 한국 사람들에

게도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

에서 작동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시스템의 내용과 

작동 양식이 다르므로,” 체제 정당화를 연구할 

때 “서구사회에서 적용된 방법론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옮겨와 적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p. 26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및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경

제 체제에 대한 한국인의 정당화 심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

요한 함의를 갖는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 상

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세부적인 양상의 체제 정

당화, 특히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본격적

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지금까

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체제 

정당화의 일반적 기제에 천착해 온 반면(강민재, 

최훈석, 2025; 김현정, 박상희, 2015; 안혜정, 

2019; 안혜정 등, 2017; 오하석, 한성민, 2022), 

경제적 영역에 특정하여 나타나는 한국인의 체

제 정당화 현상은 학계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경제 체제의 절차적 측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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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경제 체제)과 결과적 측면(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두 가지 척도

를 제안함으로써, 관련 현상을 심층적으로 탐구

할 수 있는 실증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체제 정당화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체제에 대한 정당화로 발생

하는 것인지 특정해야 한다는 비판(Crockett & 

Pendarvis, 2017)이 제기됨을 고려하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두 척도는 향후 한국인의 경제관 및 

체제 정당화 현상을 연구하는 데 세부적이고 적

확한 가설 설정 및 검증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척도의 내적 구조뿐만 아니라 이

론적 유관 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척도의 타

당도를 다각도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주된 분석

이 상당수 요인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심리측정학적 접근을 통

해 척도의 타당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후속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

여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 등을 확인하여 개별 

문항이 적절히 기능하는지 확인하거나, 차별문

항기능분석을 통해 다양한 하위 집단 간 측정 

불변성을 연구 3과는 다른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교적 많은 문항 수를 지닌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시장 원리에 따른 결

과의 공정성 요인에 이를 적용한다면 연구 목적

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축형 척

도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두 척도를 통해 측정한 체제 정당화의 개인

차가 이론에 부합하는 변산을 보이는지 확인함

으로써 타당도를 추가로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체제 정당화 동기는 체제의 정당

성과 안정성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일시

적으로 활성화된다(Friesen et al., 2019).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척도가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적절히 측정한다면, 한국의 경제 체제에 대한 

위협이 제기되었을 때 두 척도로 측정한 체제 

정당화 점수 또한 유의미하게 상승할 것이다

(Silva & Pereira, 2023, 연구 5). 또한 체제 정당화

의 결과적 차원에서, 두 척도로 측정된 체제 정

당화가 경제 체제 변화에 대한 저항을 높이는지

(예, 파업이나 소비자 집단행동 등에 대한 비우

호적 반응, Jost et al., 2017; Jost et al., 2012), 혹

은 경제적 위기 상황 같은 부정적 사건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

는지(Jost & Hunyady, 2003) 확인하는 작업 역시 

척도의 타당도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

다.

타당도 검증의 목적을 벗어나, 후속 연구에서

는 두 가지 형태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가 

현실 세계의 사회 경제 정치적 사건에 대한 

대중의 해석 및 반응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경제 체제의 발전사 

및 독특한 특징을 고려한 접근은 의미 있는 학

술적 함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권 국

가들과 달리, 한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과

정을 거쳐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였으며(이연호 

등, 2002; 황상연, 강정모, 2009), 오늘날에도 국

가가 시장 및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 기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윤홍근, 2013).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들은 경제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 서

구와는 차별적인 전략을 발달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경제 체제를 위협

하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한국 경제 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후속 탐

구는 한국인의 경제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체제 정당화가 특정 

경제 원리(예, 신자유주의 또는 정부의 적은 개

입)에 대한 사상적 지지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회경제적 구조 자체에 대한 옹호를 반영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에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두 척도는 심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치 이념적 갈등을 정교하



송찬기 문찬기 / 시장 및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게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

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담론에서 

이념은 흔히 ‘보수 대 진보’와 같이 단일 차원으

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치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사상적 신념 체계는 최

소한 사회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으로 구분되며

(Feldman & Johnston, 2014), 각 차원은 다시 각기 

고유한 내용을 반영하는 세부 신념들로 구성된

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경제적 차원의 사상적 

지향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도

구를 제시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들의 이념적 성

향을 다각도로 프로파일링함으로써,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집단 간 정치적 갈등의 실체를 더

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 두 경제 체제에 대한 정

당화 척도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적 위계

를 정당화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시장 논리

는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경제적 위계는 단순히 부의 차이를 넘어 개인의 

가치와 지위를 규정하는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는 현

존하는 사회적 위계 전반에 심리적 정당성을 부

여하는 기제로도 작동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체제 정당화는 정신

질환자에 대한 낙인을 예측한다(Valtonen et al., 

2026). 이러한 맥락에서 후속 연구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두 척도를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격차, 학벌주의에 따른 차별, 수도권과 지

방 사이의 위계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

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계들이 정당화되는 

과정에서 고지위 집단에 대한 숭배와 저지위 집

단에 대한 배제가 나타나는지, 또는 그 결과로 

사회경제적 위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심리가 

나타나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갈등의 본질에 대한 이해

를 높임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회 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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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사회, 정치, 그리고 조직 맥락에서 문

화가 개인의 가치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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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ng the Market and

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Scales Among Koreans

Changi Song          Chanki Moon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ystem justification is a crucial social psychological construct for explaining why individuals sometimes support 

unjust social systems. This study validated two scales measuring justification for the procedural aspects (market 

system justification) and outcome-related aspects (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of the economic system within 

the South Korean context, by adapting measures from Western culture. In Study 1 (n = 788) and Study 2 (n 

= 734), the factor structures of each scale were identified throug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Study 3 (n = 400) analyzed the validity of the scales by examining their associa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theoretically relevant constructs, including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conservatism. In this process, factors consisting of reverse-coded items demonstrated low validity and were 

therefore excluded from the scales.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gender, ag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was subsequently confirmed for the final selected factors.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a two-factor 

Market System Justification Scale and a single-factor 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Scale. By providing two 

measurement tools for assessing the justification of economic systems,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further 

empirical research into the economic values and system justification mechanisms of Koreans.

Key words : system justification, market system justification, 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scale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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